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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k, Hyeon  Kim, Soo-Jeong 

  This paper aims to evaluate downtown truck access restriction policy in Seoul. One of the long-standing 
debates in transportation policy addresses the extent to which the various users of transportation systems pay 
the full costs of the services they use. The underlying view of the debate is: when shippers and carriers pay 
the full costs (internal or external), they are likely to operate and use freight transportation efficiently, which 
is desirable from the points of efficiency and equity. 
  A part of costs (called external costs) of providing freight service is not borne by shippers and carriers 
themselves. Instead, they pay special taxes and fees to offset the costs they impose on government, other 
users of roads and the general public. To evaluate the truck access restriction policy, this study calculates 
four external costs of congestion, air pollution, accident, and road pavement and compares them with special 
taxes and fees for small-size trucks, medium-size trucks and passenger cars.  
  The calculation shows that all modes of transportation are more or less subsidized in providing their 
service in the order of medium-size trucks, small-size trucks, and passenger cars. However, this does not 
necessarily support the validity of truck access restriction policy. The reactions of shippers and carrier to the 
policy include increase in use of small-size trucks, change in transportation route, and shift in delivery time. 
All of these reactions increase logistics costs as well as social costs. These adverse side-effects are caused by 
direct access restriction scheme. Rather, indirect control schemes such as increase in special taxes or 
congestion tolls will be more effective to relieve external costs by trucks.  
  Eventually, the role of trucks in urban economy should be reexamined and we should put higher priority 
on trucks in urban transportation management.  
 

  * 이 연구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7), 「도시화물차량 관리방안 연구」의 일부임.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위촉연구원 



Ⅰ. 서론 
 

 

   최근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물류비절감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1  그 동안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정책방향은 화물터미널건설, 화물정보체계구축, 지

역간 도로건설등 물류인프라구축을 통한 지역간 화물운송체계의 합리화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도시

내 교통혼잡,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규제, 적절한 조업공간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전체 물류비 가운데 화물

의 始·到着지역인 도시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

시내 물류비 추정에 대한 연구는 희귀한 데, Kearny A.T. Inc.(1976)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도시내에서 

발생하는 물류비가 GDP의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류경쟁력이 취약한 서울의 사정을 감

안할 때, 도시화물차량관리를 통하여 운송효율을 상당부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화물차량관리의 관심은 지역간 화물수송 단계의 차량관리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간  

  

1) 양수길(199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物流費用은 1995년 현재 약 6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7.5%, 제조업 매출액

의 약 1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일본(8.8%)이나 미국(10.5%)에 비해 우리나라의

물류경쟁력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1) 또다른 화물차량 통행제한정책은 시설물 안전관리의 차원에서 중차량의 교량, 고가도로 통행 등에 대한 통행제한 정

책이다. 

                                                           
 
 



차        종  제 한 시 간 제  한  구  역 비       고 

1.5톤미만  07:00 ∼ 10:00 도      심      권 · 일·공휴일 제외 
1.5톤이상 3.5톤미만 07:00 ∼ 10:00

18:00 ∼ 21:00
도      심      권 단, 토요일은 

07:00 ∼ 10:00 
12:00 ∼ 15:00 
· 일·공휴일 제외 

3.5톤이상 10톤미만  07:00 ∼ 22:00 도      심      권 · 일·공휴일 제외 
07:00 ∼ 22:00 도      심      권  10톤이상  
07:00 ∼ 10:00 올림픽 대로 구간

(하일I.C ∼ 행주대
· 일·공휴일 제외 

고압가스 운반 탱크로리및 

폭발물 운반 자동차 

24시간 도      심      권  

주 : 단, 도심권내 도로중 강변대로, 양화로, 연희로, 세검정길, 정릉길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07:00-10:00까지만 고압가스운반 탱크로리 및 폭발물운반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화물자
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의 통행을 제외한다 
예외 : 긴급자동차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 표 1 > 서울시 차종별 제한시간 및 구역 현황 

화물수송이 물류비절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도시내 화물차량관리는 화물차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

소화하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 왔다.  즉, 도시에서 화물차량은 交通混雜, 大型交通事故, 環

境汚染, 道路破損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킨다는 인식하에, 화물차량을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해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같은 인식하에 경찰청에서는 서울도심에 화물차량의 진입을 시간대별, 차량톤급별로 <표 

1>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의 도심통행제한정책은 코든라인 (Cordon-Line) 방식을 채택하여 오전 

첨두시간대는 통행허가를 받은 차량을 제외한 모든 화물차량에 대해 도심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강

력한 형태를 띄고 있다.2 

  도시내 화물차량관리는 수송효율을 높이고 화물차량과 타교통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자가 조화

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화물차량 운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貨物輸送

의 效率性을 어떻게 제고하느냐가 都市貨物車輛管理의 중요 관심사이다. 이글은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貨

物車輛 都心通行制限政策의 妥當性을 效率性과 衡平性의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Ⅱ. 通行制限政策 評價의 틀 

 

   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전통적인 쟁점의 하나는 "도로이용자들이 과연 어느정도 자신이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논쟁에 깔려있는 암묵적 가정은 도로이용자들에게 자신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며, 또한 그것이 

                                                                                                                                                                             
 
 

 



공평하다는 것이다. 

  화물차량 도심통행제한정책의 타당성 평가에는 社會的 限界費用 接近方法 (SocialMarginal Cost Approach)을 

택한다.   

  구체적으로 서울도심을 통과하는 화물차량 1통행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비용항목별로 산정하여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가 외부비용을 발생하는 대가로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사용자부담금과 비교하여 도심통

행제한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non-excludability), 일정수준의 교통량에 다다를 때까지는 

사회구성원 한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non-rivalry) 公共財

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도로는 교통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혼잡이 발생할 수 있는 혼잡가능 공공

재 (Congestible Public Goods)이다.  도로상에 화물통행이 증가하면, 차량감가상각, 시간지체, 유류소비, 환경오

염, 시설물유지, 교통사고위험 등이 증가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運送事業者 또는 荷主 자신이 부담하는 

내부비용 (Internal Costs) 이고, 나머지는 정부, 다른 도로이용자 및 일반시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外部費用 

(External Costs) 이다.   

  <표 2>는 화물통행시 발생하는 비용항목과 일차적인 비용부담 주체를 나타낸 표이다.  운송사업자는 차

량을 소유하고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간지체와 유류소비량의 증가

는 운송사업자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화물운송의 지연으로 인해 하주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교통혼잡은 또

한 다른 도로이용자의 통행시간과 유류소비량을 증가시켜 통행비용을 높인다.  환경오염이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여 주로 일반시민과 다른 도로이용자에게 피해를 미친다.   

  차량통행으로 인해 파손된 시설물 유지 

비용 운송사업자/하주 
(A) 

정부 
(B) 
다른 도로이용

자 (C) 
일반시민

(D) 
운송사업자의 부담

금 (E) 

차량 ㅇ    차량관련 제세공과

시간지체 ㅇ  ㅇ   

유류소비 ㅇ  ㅇ  유류세 

환경오염   ㅇ ㅇ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유지 ㅇ ㅇ ㅇ   

교통사고 ㅇ ㅇ ㅇ ㅇ 보험료 

< 표 2 > 차량운영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부담주체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로 정부가 부담하며, 일부 유료도로 등에서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도 한다.  

교통사고는 운송사업자 자신의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교통사고처리에 따른 행정비용 등 정부의 비용을 증

가시키고, 사고 대상인 다른 차량과 일반시민에게도 피해를 미친다. 

화물통행시 발생하는 비용가운데 운송사업자 자신 이외에 정부, 다른 도로이용자, 일반시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외부비용이다.  이러한 외부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량관련세, 유류세, 보험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부과한다.  여기에서 보험료는 차량관련 제세공과금과 유류세와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보험

료는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뿐 아니라, 운송사업자 자신의 손해에 대비하기위해 지불하는 비

용이다.  따라서, 보험료는 교통사고에 대한 내부비용과 외부비용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교통정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기준은 "정부가 도로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

요한 비용을 도로이용자들로 부터 회수하고 있는가?" 였다.  그러나, 근래의 판단기준은 "도로이용자들에게 

도로이용시 발생하는  외부비용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가?" 로 바뀌고 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부가 도로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외부효과를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까

지를 충당할 수 있는 세금 및 요금 등을 도로이용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 글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도심통행제한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효율적인 차량관리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중요한데, 화물차량에 대한 규제와 부담금 정책은 교통수단의 선택 뿐 아니라 

교통과 다른 재화 및 서비스간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통행제한 정책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화

물차량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운송사업자가 지불하는 사용자비용을 비교한다.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표 2>의 (A)+(B)+(C)+(D) 이며, 운송사업자가 지불하는 사용자비용은 (A)+(E)이다.  

따라서, 다음 식(1)을 만족할 때 효율적인 도로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A)+(B)+(C)+(D)=(A)+(E).....(1) 

식(1)의 양변에 공통으로 들어간 (A)항을 소거하면 아래 식(2)가 성립한다. 

  (B)+(C)+(D) = (E).....(2) 

즉, 화물차량 통행으로 발생한 외부비용과, 운송사업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의 크기가 같을 때,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외부비용과 부담금의 크기를 비교하여, 효율성 측면에서의 화물차량 통행제한정책을 평가

한다.  다만, 보험료에는 외부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의 성격 이외에, 교통사고에 따른 본인의 피해에 대비

하는 장치이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외부비용과 부담금을 비교하는 데는 사회적비용전체와 사용자비용을 

비교한다.  요약하면, <표 2>의 음영처리된 부분과 (E)열의 운송사업자 부담금을 비교하여 화물차량통행제

한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화물통행이 발생하는 외부비용의 크기는 교통량, 대기상태, 도로조건, 분석시간대에 따라 변화하므로 사

례를 선정하여 평가한다.  이 글에서는 동대문종합시장의 원단 수송패턴을 중심으로 한다.  동대문 종합시

장에서 판매되는 원단 대부분은 대구에서 경부고속도로 → 한남대교 → 동대문시장지역으로 운송된다. 이 

경로가운데 통행제한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외부비용과 사용자부담금에 한정하여 아래 노선을 분석대상으



구      간 도로길이* 차선수(평균값) 첨두교통량 비첨두교통량 

 한남대교 - 북한남 2.7 4.5 5,096 5,193 

 북한남 - 한남광장 0.6 4 1,576 1,855 

 한남광장 - 장충체육관 2.2 2 1,576 1,855 

 장충체육관 - 동대문시장 1.5 3.6 1,576 1,855 

< 표 3 > 구간별 링크특성  

로 선택한다.3) 

  사례 분석 노선：한남대교-북한남교차로-한남광장-장충체육관-효제동  

(흥인지문) 

 

분석시간대는 모든 화물차량에 대해 통행제한이 적용되는 오전첨두 시간대(7시-8시)와 오후비첨두 시간대(3
시-4시)를 선택하여 비용발생의 특성을 비교한다.   
  화물차량 통행제한정책의 타당성 평가의 또하나의 기준은 형평성이다.  화물차량에 대한 규제와 부담금
정책이 타 교통수단과 형평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비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통행제한을 받지않는 자가
용승용차에 대한 외부비용과 사용자부담금을 산정하여 화물차량의 경우와 비교한다.  요약하면, 이글에 포
함된 수송수단별 비용산정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 1톤 화물차량 1대가 1톤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사례2 ： 1톤 화물차량 5대가 5톤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사례3 ： 5톤 화물차량 1대가 5톤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사례4 ： 자가용 승용차 1대가 운행하는 경우 
 

  

1) 동대문시장지역에 도착한 일부 화물은 2차가공을 위하여 포천, 동두천 등지로 재수송된다.  이 구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도, 이 글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구간에 대한 분석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도시화물차량 관리방안 연구」를 참조. 



 

  비용산정과정은 광범위한 자료를 필요로하는 작업인 만큼 기존의 연구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비용
산정과정과 관련된 주요 연구는 도로교통안전협회(1994)의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산정에 관한 연구 , 곽
승영·조준모(1996)의 "자동차의 이산화질소 배출로인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분석", 교통개발연구원(1992)
의  교통혼잡비용 예측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4)의  서울의 생산성지표에 관한 연구Ⅰ  등이 있다.  
비용산정시 분석기준연도는 1996년이며, 외부비용중 교통사고비용의 경우 1996년 자료구득이 어려워 1995년 
자료를 사용한다.   
 

 

 

Ⅲ. 費用算定 

 

1. 外部費用 算定  

   화물차량 진입으로 인한 부의 외부효과는 크게 교통혼잡비용, 환경오염비용, 교통사고비용 및 시설물 
유지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3 각 항목별 비용산정 과정과 결과를 순서대로 기술하여 보자. 
                      

(1) 교통혼잡비용 

  화물차량은 도로를 점유하는 면적이 넓고, 다른 차량에 비해 가속에 필요한 시간이 길기 때문에 도로를 
사용하는 다른 교통류의 속도를 느리게 한다.  속도지연으로 인하여 다른 도로이용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생
하는 비용을 교통혼잡비용이라한다.  교통혼잡비용은 크게 시간지체비용과 유류증가비용으로 구성된다.  
시간지체비용은 화물차량 진입으로 인해 그 도로의 다른 모든차량에 부과되는 통행시간증가량을 시간가치

로 환산한 비용이다.  유류증가비용은 속도지연으로 인한 유류소비증가량의 화폐가치이다. 
   교통혼잡비용의 산정을 위하여 ① 어떤 구간에 진입하는 차량은 그 차량이 분석구간을 주행하는 동안 

그 구간을 주행중인 다른 모든 차량에게 영향을 미치고, ② 분석시간대에 분석구간을 통과하는 교통량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1) 이 밖에도 소음이나 화물차량의 진입으로 인한 위험증가, 불쾌감유발 등의 외부비용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들은 계량화가 쉽지않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 이 식은 미 공로국(Bureau of Public Roads)에서 개발한 도로용량함수로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t_a}&=&{t_0} LEFT [ 1+0.15(({x_a}/{c_a})^4} RIGHT ] #t_a#t_0#x_a#c_a  

 

                                                           
.   
 



① 시간지체비용 

  시간지체비용의 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ⅰ) BPR식4을 이용하여 교통량과 시간지체와의 관계를 설정하
고, ⅱ) 화물차량의 진입에 따른 지체시간을 산정하고, ⅲ) 시간가치에 따라 지체시간을 지체비용으로 환산
한다.  통행시간에 따라 승용차 한 대당 지체시간 및 차종별 한 대당 지체시간을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승용차 한 대당지체시간 = 차량증가시 평균통행시간 - 현재 평균통행시간   
  차종별 한 대당지체시간 = 승용차 1대당지체시간 * 승용차환산단위 
  통행시간의 산정에 사용된 교통량자료는 승용차 환산단위로 전환된 교통량자료이다.  차종별 지체시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차종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할 수 있는 표준단위인 차종별 승용차환산단위 

(PCU: Passenger Car Unit)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1992)의「도로용량편람연구조사 : 제3
단계 최종보고서」에서 추정한 승용차환산단위값 (대형화물 = 2; 소형화물 = 1.2; 버스 = 1.8)을 사용한다. 
  총시간지체비용은 차량 한 대당 지체시간에 수단별·목적별 시간가치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총시간지체비용 = ∑ (차종별대당지체시간 * 차종별교통량 * 시간가치 * 차종별 평균재차인원) 
  차종별교통량 = 구간의 1 시간 지점교통량 * 구간의 현재통행시간 * 차종별 비율 

  차종별교통량 산정은 네 개의 소구간에 각각 사용된 한시간 교통량으로 비용을 산정하게 되면 시간비용

이 과대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한다.  분석구간 및 분석시간대의 차종별 교통량비율과 평균
재차인원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7)의 「서울시 교통센서스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조사한 자

료의 1차 분석자료를 이용한다. 

시간가치4) 차종 월평균 

임금 

(1991)1) 

월평균 

임금 

(1995)2) 

월평균

근로시간3)
시간당 임

금 
업무통행 출근통행 기타통행 

승용차 1,287,380 2,447,072 206 12,048 12,048 3,012 4,819 

버스 845,300 1,626,457 206 7,911 7,911 1,978 3,164 

주 : 1) 교통개발연구원,「교통혼잡비용 예측연구」, 1992 
주 : 2) 교통개발연구원(1992)의 1991년 교통수단별 이용자의 평균임금수준에 평균임금상승률을 고 
       려하여 얻은 수치임. 
주 : 3) 노동부,「노동통계연보」, 1996. 
주 : 4) 오전첨두시는 교통량의 100%를 출근통행으로 간주, 오후 비첨두시는 서울특별시(1994)의 
        서울특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에 의한 교통수단별(자가용승용차/버스), 통행목적별(업무통행/비업
무통행)비율에 따라 시간가치를 산정함.   

주 : 5) 업무통행의 시간가치는 시간당임금의 100%, 출근통행은 40%, 기타통행은 25%로 간주함. 

< 표 4 > 교통수단별, 통행목적별 시간가치 산정                            (단위 : 원) 
  

6) 구체적 함수형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7),  도시화물차량 관리방안 연구 ,  pp.83∼85 참조. 

                                                           
 

 



 

  시간가치는 수단별·목적별로 <표 4>와 같이 추정한다.  시간지체비용산정시 승합차 및 택시의 시간가치
는 임금수준의 파악이 불가능하여 승용차의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도로용량을 고려한 시간대별 총시간지
체비용을 요약한 결과는 <표 5>에 포함되어 있다.  
 

② 유류소비증가비용  

   유류소비증가비용의 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ⅰ) 유류소비량과 속도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ⅱ) 각 사례
별 유류소비량을 산정하고, ⅲ) 차량진입에 따른 유류소비증가량을 유류소비증가비용으로 환산한다.  속도
별 유류소비량 추정식은  버스는 교통개발연구원, 화물차량은 한국도로공사, 승용차는 에너지경제 연구원
에서 추정한 식을 기초로한다.5  유류소비량 추정식에 사용되는 속도는 시간지체비용 산정시 구한 통행시
간과 구간길이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총유류소비증가비용은 <표 5>와 같다. 
  유류소비량 = 단위거리당 연료소비량(Liter/km) * 구간별 도로길이  

  총유류증가비용 = 휘발유소비증가량 * 휘발유가격 + 경유소비증가량 * 경유가격 

  총유류소비증가량 = ∑ (차종별 대당 유류소비증가량 * 차종별 교통량) 

  <표 5>는 시간지체비용과 유류증가비용을 합한 총교통혼잡비용을 보여준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교통

혼잡비용은 승용차가 혼잡유발효과가 화물차량에 비해서 적기는 하나, 1톤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차량크기에 있어서도 중형 승용차나 1톤화물차량은 별 차이가 없어서 혼잡

에 미치는 효과도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1톤 5대와 5톤 1대가 같은 양의 화물을 싣고 간다면 

오히려 5톤 1대가 혼잡으로 인한 외부비용을 적게 유발하므로 혼잡비용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대형차량

이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첨     두 비  첨  두  

지체시간비용 유류증가비용 계 지체시간비용 유류증가비용 계 

1톤 1대  624 56 680 1,200 105 1,305 

1톤 5대 3,126 281 3,407 5,482 527 6,008 

5톤 1대 975 93 1,069 1,968 175 2,143 

승용차 1대 487 46 534 983 88 1,071 

<표 5> 교통혼잡비용                                                           (단위 : 원) 

                                                           
 

 



(2) 환경오염비용  

   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비용 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ⅰ) 질소산화물 배출량과 속도와의 관계를 

추정하고, ⅱ)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산정하여, ⅲ) 질소산화물 배출량 단위당 환경오염 피해비용을 구한다.  

ⅳ) 차량증가시 오염물질 배출증가량을 추정하여 단위비용에 따른 환경오염비용을 산정한다.  

   곽승영·조준모(1996)는 이산화질소가 호흡기질환에 미치는 효과를 비용화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

산화질소의 밀집도가 호흡기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추정치가 양의 값을 갖고 유의수준 1%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로 인한 오염물질의 직접적 피해의 대부분은 호흡기 질환의 발생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산화질소 이외의 오염물질은 호흡기질환의 원인이 되지만 곽승영·조준모(1996)의 연구는 

호흡기질환 치료비용과 이산화질소와의 관련속에서 환경오염비용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이산화질

소만의 피해를 과대평가한 것이지만, 대기오염피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 글에서는 곽승영·조준모(1996)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환경오염비용을 산정한다. 

 

① 배출량 산정 

   차종별 질소산화물 배출량과 속도와의 관계식은 <표 7>과 같다.  배출량산정에 이용되는 속도는 교통혼

잡비용산정과 마찬가지로 BPR식에서 구한 통행시간과 구간길이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총 배출량은 구간별 도로길이와 차종별 교통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총 배출량 = ∑ (단위거리당 배출량 (g/km) * 구간별 도로길이 * 차종별 교통량)  

차    종 배  출  계  수  식 

승 합 차 (-5.2655*10-5)*S3 + 0.0056*S2 - 0.20242*S + 3.5378 

대형버스 14.27 

대형트럭 14.79 

소형트럭 (-4.00437*10-5)*S3 + 0.004705*S2 - 0.1866*S + 3.51259 

승 용 차 (-7.13665*10-5)*S3 + 0.00635478*S2 - 0.173834*S + 2.16327 

자료：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6),「서울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정책 수립에 관한 연
< 표 7 >  차종별 질소산화물 배출량 

  

7) 이 값은 1994년의 이산회질소의 단위비용인 2.44원./g의 값에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수치임. 

8) 비용산정방식은 장영채(1993)의 "무질서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의 계산방식에 기초하여 우리의 분

석목적에 맞게 적용하였다. 



 첨   두 비 첨 두 

1톤 1대   21  25 
1톤 5대 103 127 

5톤 1대 272 275 

승용차 1대  12  13 

< 표 8 > 환경오염비용                                                       (단위 : 원) 

② 환경오염비용의 산정 

    환경오염비용은 이산화질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표 8>은 이산화질소 단위무게당 환경오염

비용을 곽승영·조준모(1996)의 연구결과에 따라 2.64원/g6으로 산정한 결과이다.    

  배출증가량  = 차량증가후의 배출량 - 현재 속도하의 배출량 

  총환경오염 피해비용 = 총배출량증가(g) * g당 환경오염피해비용 

 

(3)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7 

   교통사고의 사회적비용을 추계하는 방법은 인적피해비용을 어떻게 추계하느냐에 따라 노동생산력 손실

정도에 따른 접근, 교통사고억제 측면에서의 접근, 사고위험 변화의 가치계산방법 등이 있다.  이 글 

에서는 총생산손실 계산법(The Gross Loss  

of Output Approach)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미래의 노동소득상실분을 현재가치로 추계하며, 비노동시간가

치는 계산에 

 

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노동생산력 손실 정도에 따른 접근방법에 속한다.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은 크게 인적피해비용, 물적피해비용, 사회기관비용으로 구성된다.8 

  

  교통사고비용 = 인적피해비용 + 물적피해비용 + 사회기관비용 

    단, 인적피해비용 = 사망피해비용 + 부상피해비용 

        물적피해비용 = 자기차량피해비용 + 대물피해비용 

        사회기관비용 = 경찰비용 + 보험행정비용 

  

9) 제 3자의 손실은 교통사고비용 범주에 포함되지만 객관적으로 추계하기가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계산에

서 제외한다. 

                                                           
 

 
 

 
 

 



   이글에서는 인적피해비용, 물적피해비용 및 사회기관비용에 대하여 연간 차량 1대당 비용을 산정하여 

사례별 총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다.  사회기관비용의 경우 피해종류에 따라 사망자 및 부상자 

1인당, 대당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비용산정시 포함시킨다.  

  총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 (인적피해  비용 + 물적피해비용 + 사회기관비용)/ 300일 * 분석시간대의 교

통사고 집중율 * 주행시간 
 
① 연간 차량1대당 인적피해비용 산정 

   교통사고 발생시 인적피해비용은 자동차보상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이것은 사고로 인한 진정한 사회

적 손실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점을 수정하여 휴업손해액의 경

우 80%만 손해로 인정되던 것을 할인되기 이전 금액으로 산정하고, 상실수익액은 성별, 연령별 객관적 노

동생산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정한다.  이글에 사용된 의료비, 위자료, 장례비 등의 기타비용은 평균보험

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연간 1대당 인적피해비용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연간차량1대당 인적피해비용 = 1인당 사망피해비용 * 연간차량1대당 사망자수 + 1인당 부상피해비용 * 

연간차량1대당 부상자수 

 

ⅰ) 1인당 사망피해비용 

    1인당 사망피해비용 = 상실수익액 + 의료비 + 장례비 + 위자료 + 사회기관비용 

    상실수익액은 하투니언(Hartunian)의 공식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하투니언은 사상자의 미래소득 상실은 

곧 사회의 인적 자본의 생산력 손실로 보고 인간의 기대수명에 따른 인적자본 비용산출 일반공식을 제안

하였다.  이 글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이 식을 개량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였다.  의료비, 장례비, 위자

료, 사회기관비용 등은 장영채(1995)의 연구결과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HCC^a}_s&=& SUM from { a }to{평균수명}&Pa,{s^(n)}&Es^(n)}&  
            Y{s^(n)}&({1+T}over{1+r})^n-a    

  HCCas : 상실수익액 (= s성별, a연령 사람의 평균 인적자본비용) 

  Pa, s(n): s성별, a연령 사람의 n연령에서의 생존가능확률 

  Es(n) : s성별의 사람이 n연령에서 취업할 수 있는 확률 

상실수익 의료비 및 기타 장례비 위자료 계 

368,388,990 3,388,000 280,500 9,006,800 381,671,490 

< 표 9 > 1인당 사망자 순비용                                                  (단위 : 원) 

  Ys(n) : s성별 사람의 n연령에서의 연간 소득 

  T  : 노동생산성 증가율,    r : 할인율 

 



상실수익 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 계 

35,133,687 1,698,400 280,500 401,500 287,100 37,801,187 

< 표 10 > 1인당 부상자 순비용                                            (단위 : 원) 

 <표 9>는 1인당 사망자피해비용의 산정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ⅱ) 1인당 부상피해비용 

    1인당 부상자비용 = 상실수익액 + 휴업손해액 + 의료비 + 위자료+ 사회기관비용   

   부상자의 상실수익은 사망자 1인당 상실수익에 부상자노동력 상실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상자 

노동력 상실계수는 어떤 한사람의 부상자가 후유장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미래노동력 상실정도를 확률

적으로 제시해 주는 수치로 (후유장애발생율 * 휴유장애자의 평균노동력 상실율)로 산정한다.  이 때 평균

노동력 상실율의 산정은 아래와 같다. 

  후유장애자의 평균노동력 상실율 = (∑등급별 후유장애 인원 * 상실율)/∑등급별 인원수 

  <표 10>은  1인당 부상자피해비용의 산정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ⅲ) 차량 한 대당 평균사망자수와 평균부상자수 

차량 1대당 사망자 및 부상자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차량 한 대당 평균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를 산정

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사망사고발생율과 부상사고발생율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료구입이 어려워 차종

별 전체사고발생율로부터 차종별 평균유효대수를 추정하여 산정한다. 

사 망 자 비 용 부 상 자 비 용  인적 

피해비용 1인당 사망자 
비용 

차량 1대의
평균 사망

자수 

사망자

비용 

1인당 부상자
비용 

차량 1대의
평균 부상

자수 

부상자 

비용 

1톤   4,134,634 382,434,560 0.005 2,413,678 38,312,357 0.063 1,720,956 

5톤  7,356,672 382,434,560 0.006 4,980,606 38,312,357 0.130 2,376,066 

승용차 1,619,432 177,546,270 0.005 890,572 7,526,970 0.096 722,860 

< 표 11 > 인적피해비용 요약                                              (단위 : 원/대·년) 

 

ⅳ) 총 인적피해비용 산정 

  총 인적피해비용은 1인당 부상자 순비용과 사망자 순비용에 각각 사회기관비용을 포함하고, 차량1대당 

부상자 및 사망자수를 반영하여 <표 11>과 같이 산정한다. 

  연간 차량1대당 인적피해비용 = 1인당 사망피해비용(사망자 순비용 + 사회기관비용) * 연간차량1대당 사



망자수 + 1인당 부상피해비용(부상자 순비용 + 사회기관비용) * 연간차량1대당 부상자수 

② 연간 차량1대당 물적 피해비용 산정 

   물적피해비용은 크게 자기차량 손해비용과 대물손해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각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공제하여 순손해비용을 산정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통계는 인적 피해가 수반되지 않는 교통

사고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글은 보험에 가입된 화물차량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다.   

ⅰ) 연간 차량1대당 자기차량 손해비용 

    연간 차량1대당 자기차량 손해비용 = 연간 차량1대당(자기차량 순손해비용+ 사회기관비용) 

  연간 차량 1대당 자기차량 손해비용 = 
{(실적손해액-부가가치세)} over {평균유효대수}  

ⅱ) 연간 차량1대당 대물손해비용 

   대물피해에 대한 보험 보상금의 경우 대차료를 70%만 인정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

차료 100%로 평가함으로써 과소평가된 피해를 보정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연간 차량1대당 대물 손해비용 = 연간 차량1대당(대물 순손해비용 + 사회기관비용)   

  연간차량1대당 대물순손해비용=  
  {추정손해액 CDOT (1- {부가가치세} over {추정손해액})} over {평균유효대수}   

  단, 추정손해액 = (총보상금-대차료) + 

대차료  10/7 

 

ⅲ) 총 물적피해비용의 산정 

  위의 자료에 따라 차량 한 대당 물적피해비용을 <표 12>과 같이 산정한다.  

 

③ 연간 사회기관비용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간의 비용 이외에도 차량소유자와 더 나아가 국민전체에 전가되는 비용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경찰의 교통사고처리비용과 보험행정비용이다.  그 밖의 다른 관련기관의  

 물적피해비용(계) 자기차량손해비용 대물피해비용 

1톤   662,914 155,416 495,444 

5톤  674,282 507,497 178,838 

승용차 326,263 229,117  97,146 

< 표 12>  차량 한 대의 연간 물적피해비용                                   (단위 : 원) 

비용도 있겠으나 자료구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계산에서 제외한다.  사회기관비용 산정은 별도로 하지않고 

장영채(1995)의 연구결과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한 수치를 사용한다.  

ⅰ) 경찰비용 



   장영채(1995)는 미국의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교통경찰비용의 비율을 가중치로하여 자동차사고 피해현

황에 대한 피해종별 평균경찰비용을 산출하였다.  이 글에서는 장영채의 연구결과에 물가상승율을 고려하

여 산정한다. 

ⅱ) 보험행정비용 

   장영채(1995)의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처리실적을 고려한 손해배상 대행기관의 교통사고처리비용을 피해

종별로 분류하기 위해 영국에서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에 따라 보험회사등 교통사고처리 관

련기관 행정요원들의 소요근무비율을 가중치로하여 교통사고 처리건수와 총 사고처리비용에 적용하여 역

으로 피해종별 평균 보험행정비용을 계산한다.  경찰비용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보

험행정비용을 산정한다. 

④ 교통사고비용총괄 

  총 교통사고비용은 <표 13>과 같이 산정한다.  
 

   교통사고비용은 혼잡비용이나 환경오염비용처럼 분석단계에서 사례별 교통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

정할 수 없다.  즉, 첨두나 비첨두나 같은 평균손해액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차량 한 대당 교통사고비용은 
같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통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시 시간대별 교통사 
고 발생율9 (첨두：0.0636, 비첨두：0.101) 
과 분석결과에 따른 주행시간을 반영하여 첨두와 비첨두의 교통사고비용을 산정한다.  
 

(4) 시설물 유지비용10 

첨두 비첨두  

인적피해비용 물적피해비용 계 인적피해비용 물적피해비용 계 

1톤 1대  229 37 266 462 75 537 

1톤 5대 1,150 184 1,334 2,,325 373 2,698 

5톤 1대 408 37 445 824 75 899 

승용차 1대 89 18 107 180 36 216 

< 표 13 > 교통사고비용 

10) 서울지방경찰청(1996)의 「교통사고 통계연보」를 참조. 

11) 건설부(1990)의 「과적차량통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 (최종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원용함. 

12) 1989년 일상적 유지관리비용이 연간 306.3만원/km인 반면 덧씌우기 평균비용은 5억원/km였음 

                                                           
 

 

 

 



ESAL 연간 배분 유지비용(×106/km)1) ESAL/연2) 단위비용(/ESAL-km)3) 

기준 ESAL 1.34 111,167 16.84원  

1), 2) : 건설부, 「과적차량통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최종보고서)」, 1990. 
3) 건설부(1990)에서 추정한 자료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함.
< 표 14 > 기준 ESAL'S에 대한 ESAL·km당 단위비용 

   차량통행을 위한 시설에는 크게 도로와 교량이 있으며, 화물통행을 위한 비용항목에는 건설비와 유지비
용이 있겠으나 이 글은 한계비용 접근방식에 의해 비용을 산정하므로 건설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교량에 대해서는 1톤이나 5톤 화물차량의 1회통행은 교량의 피로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무시
하고, 도로유지비만을 고려한다.  이 글에서는 그 중 비중이 가장 큰 도로포장과 관련된 유지보수비만을 
분석한다.  
   포장과 관련된 비용은 크게 덧씌우기비용, 도로유지비용, 기회비용, 포장에 사용된 자본의 가치하락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덧씌우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므로11 도로유지비용은 덧씌우기비용을 중
심으로 산정한다.   덧씌우기비용 산정에는  수명주기 유지관리비용(Life Cycle Pavement Cost)의 개념을 사용
하여 산정한다.   
   구조강도지수(SN：Structural Number) 
가 4일 때12, ESAL·km당 덧씌우기비용은 <표 14>와 같이 16.84원으로 추정된다.   
  화물차량(1톤, 5톤)의 대당 도로포장 유 
 

 

지관리비는 <표 15>과 같이 산정한다.  

  화물차량의 대당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 단위비용×평균 ESALF×주행거리(5.9km)13 

                                                           

13) 구조강도지수로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SN = a1D1 +a2D2 + a3D3         

     a1, a2, a3 = 상대강도계수    a1=0.145, a2=0.11, a3=0.034(한국도로공사, 「도로설계요령」, p.85, 

1992)  

     D1, D2, D3 = 각 층의 두께 

    서울시 평균적인 도로의 경우 D1 (표층) = 5cm, D2 (기층) = 20cm, D3 (보조기층) = 30cm(서울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지침 및 규정 Ⅰ(토목분야)」, p256 , 1992) 으로 위식을 적용하면 SN ≒4임.  

14) 한남대교를 제외한 분석구간의 길이임. 
 

 

 

 

 

 



첨       두   

교통혼잡비용 환경오염비용 교통사고비용 시설물유지비용 계  
1톤 1대  680 21 266 0.4 966 

1톤 5대 3,407 103 1,334 2 4,846  
5톤 1대 1,069 272 445 61 1,846  
승용차 1대 534 12 107 0 653  

비   첨   두   

교통혼잡비 환경오염비용 교통사고비용 시설물 유지비용 계  
1톤 1대  1,305 25 537 0.4 1,868 

1톤 5대 6,008 127 2,698 2 8,835  
5톤 1대 2,143 275 899 61 3,378  
승용차 1대 1,071 13 217 0 1,301  

< 표 16 > 외부비용총괄                                                    (단위 : 원) 

   시설물유지비용은 구간길이와 ESALF에 따라 산정하므로 시간대별 교통여건을 반영할 수 없어 첨두와 

비첨두의 값이 같에 나타난다.  승용차의 경우 화물차량에 비하여 도로에 미치는 파손효과가 거의 없기 때

문에 도로유지비용은 무시한다.  가요성(아스팔트)도로에 대한 ESALF의 값에 따라 산정된 도로유지비는 소

형트럭의 경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며, 중형트럭은 약 61원으로 추정된다.   
  

차량크기 단위비용(/ESAL-km) ESALF(가요성)1) 비용/대 

소형트럭 16.84원 0.004 0.4원
중형트럭 16.84원 0.613 61원 
승 용 차    0원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포장설계지침서 작성 및 자동차 축하중 조사연구(최종보고
 < 표 15 > 도로유지관리비용 

(5) 외부비용 총괄 

   <표 16>은 앞에서 산정한 교통혼잡비용, 환경오염비용, 교통사고비용 및 시설물유지비용을 합한 총 외부

비용을 보여준다.  외부비용은 시간대에 관계없이 1톤 5대 〉5톤 1대 〉1톤1대 〉자가용승용차 1대의 순으

로 나타난다.  1톤 5대의 외부비용은 5톤 1대보다 약 2.63배 크게 나타난다.  첨두시간대의 1톤1대와 자가용

승 용 차  1 대 의  외 부 비 용 은  절 대 치  기 준 으 로  약  3 0 0 원 의 

차이를 보임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외부비용의 구성항목을 살펴보면, 교통혼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시간가치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체로 다른 외부비용들은 5톤1대 〉1톤5대로 나타나지만, 환

경오염비용의 경우는 5톤 1대 〉1톤 5대로 나타난다.  이는 배출량 산정식을 적용할 때 5톤 화물차량에 대

하여 분류상 대형을 따랐는데, 이로인해 환경오염비용이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使用者負擔金 算定 

  화물차량이 발생시키는 부의 외부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부과되는 사용자부담금은 자동차관련세제, 보험

료, 유류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들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각 항목에 대하여 차량이 분석구간을 통행할 

때 얼마꼴의 사용자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가를  1톤, 5톤 및 자가용승용차에 대하여 산정한다.  

 

(1) 연간 자동차관련세금  

   자동차관련세제는 구입단계, 등록단계, 면허단계 및 자동차공채매입액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 구성은 

차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화물자동차는 1톤과 5톤에 대해서, 자가용승용차는 현대자동차 아반테 

1,500cc를 기준으로 하였다.  구입단계, 등록단계의 세액 및 도시철도공채매입 
액을 차량의 최대차령인 6년14으로 나누어 연간세액을 산정한다.   면허단계의 세액은 연간기준세액으로 
그대로 적용한다.  도시철도공채매입액의 경우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만을 소
유주가 지불하는 것으로 보아 30%를 적용한다.  
 

(2) 연간보험료  

  연간보험료는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손사고, 자기차량손해로 구성된다.  이
중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자손사고는 (주) 동부화재의 1996년 기준 보험료에 따라 산정하며, 자기차량손해비
용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자기차량손해 = 기본보험료 × 특약요율 × 3년사용 특별요율 30% × 26세이상의 가입자특성요율 70% 
×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가족운전자 특약요율 65% 
 

(3) 유류세  

  유류세는  유류특별소비세와 유류특소세교육세, 유류부가가치세로 나누어 리터당 유류세를 구한 후, 분
석구간의 통행시간에 소비된 대당 유류소비량에 부과되는 총 유류세를 산정한다.   
 

(4)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사용사차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연 

  

15) 한국지방행정원,「자동차관련세의 합리적 개편방안」, 1996. 11 

                                                           
 



첨두 비첨두 구  분 

자동차 

관련세 

보험료 유류세 환경개선

부담금

계 자동차

관련세

보험료 유류세 환경개선

부담금

계 

1톤 82 345 170 11 608 105 439 212 14 770 

5톤 173 620 170 19 982 220 789 212 24 1,245 

자가용 

승용차 

186 261 290 0 738 237 332 330 0 899 

< 표 17 > 첨두시 및 비첨두시 사용자부담금 비교 

간 환경개선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통행시간당 비용으로 환산한다. 

  환경개선부담금 = 대당기준요금 × 2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5) 총 사용자부담금  

  우리는 앞절의 외부비용 산정에서 차량이 분석구간을 주행하는 동안 발생시키는 비용을 산정하였다.  따
라서, 외부비용의 부담율을 산정하기위해서는 일단 연간세액, 연간보험료 및 연간환경개선부담금을 분석구
간을 주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유류세의 경우 이미 주행시간동안 소비된 유류량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므로 별도의 산정과정은 필요없다.  세액, 보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은 화물차량 및 자
가용승용차의 1일평균주행시간에 따라 1시간당 비용으로 산정한 후, 분석시간대 및 분석구간별 통행소요시
간당 사용자 부담금을 <표 17>과 같이 산정한다.  이때 화물차량의 부담금은 자가용과 영업용의 등록대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이다.  
   산정결과를 보면 첫째, 총 사용자 부담금에 대하여 5톤 〉승용차 〉1톤의 크기순으로 나타난다.  둘째, 
유류세의 경우 첨두나 비첨두시 1톤과 5톤의 유류세가 같게 나타난다.  이는 유류소비량 산정식이 1톤과 5
톤에 대하여 같은 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Ⅳ. 通行制限政策의 妥當性 評價 

 

                                                                                                                                                                             
 



  <표 18>은 한남대교 방면의 차량통행시 발생하는 외부비용과 운송사업자의 부담금에 대한 산정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시간대별 부담율을 살펴보면 첨두시 부담율 (1톤의 경우 0.63)이 비첨두시의 부담율 (1톤의 

경우 0.41)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사례구간의 첨두시 교통량이 비첨두시 교통량보다 적어 

외부비용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적게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시간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차량통행시 발생하는 외부비용 가운데 교통혼잡비용이 차지하는 비

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19>는 첨두, 비첨두시간대별 사용자부담금과 외부비용의 합을 비교한 

표이다.  1톤화물차량이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의 합은 1,985원으로 승용차의 1,605원의 1.24배에 달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5톤화물차의 교통혼잡비용의 합은 3,212원으로 승용차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사고비용은 교통혼잡비용에 외부비용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차종별 교통사고

비용을 비교해보면, 5톤화물차 > 1톤화물차 > 승용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물차량의 사고

발생율이 승용차보다, 그리고 대형화물차가 소형화물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환경오염비용과 시설물유지비용이 전체 외부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

톤화물차의 경우 547원의 환경오염비용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승용차나 1톤에 비해 월등히 큰 값을 

보이고 있다.  시설물유지비용은 다른 외부비용과 비교해 볼 때 미미할 정도로 작은 것이어서, 5톤 이하의 

첨            두 

사용자부담금(원) 외부비용(원) 
 

자동차 

관련세 

보험료 유류세 환경개선 

부담금 

계 

(A) 
교통혼잡

비용 

환경오염

비용 

교통사고

비용 

시설물 

유지비용

계 

(B) 

(A)/(B) 

1톤 82 345 170 11 608 680 21 266 0.4 966 0.63 

1톤5대 410 1,725 850 53 3,038 3,407 103 1,334 2.0 4,846 0.63 

5톤 173 620 170 19 982 1,069 272 445 61 1,846 0.53 

승용차 186 261 290 0 738 534 12 107 0 653 1.13 

비     첨     두 

사용자부담금(원) 외부비용(원) 
 

자동차 

관련세 

보험료 유류세 환경개선 

부담금 

계 

(A) 
교통혼잡

비용 

환경오염

비용 

교통사고

비용 

시설물 

유지비용

계 

(B) 

(A)/(B) 

1톤 105 439 212 14 770 1,305 25 537 0.4 1,867 0.41 

1톤5대 525 2,195 1,060 68 3,323 6,008 127 2,698 2.0 8,835 0.43 

5톤 220 789 212 24 1,245 2,143 275 899 61 3,378 0.38 

승용차 237 332 330 0 899 1,071 13 217 0 1,301 0.69 

< 표 18 > 외부비용과 사용자부담금의 비교  

 

사용자부담금(원) 외부비용(원) 
 

자동차 

관련세 

보험료 유류세 환경개선 

부담금 

계

(A)
교통혼잡

비용

환경오염

비용 

교통사고

비용 

시 설 물 

유지비용

계 

(B) 

(A)/(B) 

1톤 187 784  382 24 1,377 1,985 46 803  0.8 2,835 0.49 

1톤5대 935  3,920 1,910 121 6,886 9,415 230 4,032 4.0 13,681 0.50 

5톤 393 1,409 382 43 2,227 3,212 547  1,344 122 5,225  0.43 

승용차 423 593  620  0 1,636 1,605 25 324 0 1,954 0.84 

< 표 19 > 외부비용과 사용자부담금의 비교 (합계) 



화물차량에 의한 도로파손효과는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할 수 있다. 

   <표 18 >의 차량통행시 발생하는 외부비용에 대한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의 부담금 비율을 보면, 모든 차

종에 대해 1보다 적게 나타난다.  다만, 교통량이 적어 교통혼잡비용이 가장 적은 첨두시간대에는 승용차

의 부담율이 1보다 큰 1.13을 보이고 있다.  부담율이 1보다 작을 때, 운전자와 운송업자는 도로이용에 있어

서 일정량의 보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서울의 도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수준을 넘어 

과다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차종별 비용부담비율은 첨두, 비첨두 동일하게 승용차 〉1톤화물차 〉5톤화물차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

는 5톤화물차 > 1톤화물차 > 승용차의 순으로 보조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즉, 화물차량 운전자나 운송사업

자는 자신이 발생하는 외부비용의 일부만을 제세공과금, 유류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의 형태로 부담하

고 있는 것이다.  차종별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화물차량의 부담율은 자가용승용차의 부담율보다 낮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어 화물차량에 대한 규제가 형평성에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정책이 옳바른 접근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도로이용을 둘러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차종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운전자

부담금을 초과하는 외부비용을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초과분의 징수방식은 자동차관련세, 유류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인상 또는 이러한 대안의 결합 등 다양한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남산 

1,3호 터널에서 자가용승용차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혼잡통행료는 운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면

에서 통행제한 정책보다 우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화물차량 통행제한정책의 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통행제한정책이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부작용을 일으

킨다는 점이다.  화물차량의 톤급별, 시간대별 통행제한에 대한 운송업자와 하주의 대응은 크게 소형화물

차량이용 증가, 운송경로의 변경, 운송시간대변경 등이다.  각각의 대응방식이 발생하는 부작용과 통행진입

제한 정책이 조업공간관리에 미치는 문제 등을 논하여보자. 

  첫째, 소형화물차량이용의 증가는 외부비용을 증가시킨다.  <표 19>는 5톤의 화물을 5톤 1대로 운송할 때 

발생하는 외부비용 (5,225원)이 1톤 5대로 운송할 때 발생하는 비용 (13,681원)의 약 1/3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의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채택된 통행제한 정책이 소형화물차량이용을 증가시켜 오히려 사회

적 비용발생을 크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운송경로의 변경은 주거환경의 악화나 교통사고위험을 증가시킨다.  불가피하게 통행제한 시간대

에 운행하는 화물차량운전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선도로 대신 보조간선도로나, 이면도로 등으로 우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화물차량 통행제한의 목적은 화물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한 간선도로에서 이루어져 

화물차량이 보조간선 또는 이면도로를 주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주거환경악화나, 교통사고위험감소 

등 부작용을 줄이는 데 맞춰져야 할 것이다.  서울의 화물차량통행제한의 특징은 통행제한이 코든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제한시간대의 화물차량의 도심진입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

은 통행제한 방식은 외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 힘든 방식으로 운송경로의 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

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셋째, 운송시간대의 변경은 수송비등 물류비를 증가시킨다.  운송시간대 변경은 통행제한정책이 의도



하는 운송패턴방식의 하나이다.  그러나, 운송시간대 변경은 야간운송과 그에 따른 야간조업으로 인한 

인건비 등을 증가시켜 물류비를 증가시킨다.  또한, 수도권지역의 복합화물터미널 시설이 부족한 상황

에서, 집배송센터를 거치지 않고 지방으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직접화물을 운송하는 경우가 많다.  그

러나, 고속도로의 교통혼잡 등으로 도착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예정시간보다 빠르거나, 늦게 

도착한 운전자는 도심통행진입제한시간대를 벗어날 때까지 서울인근지역이나, 통행제한구역 밖에서 시

간을 보내게 되어 수송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 통행제한정책이 폐지된다고 하여, 현재 통행제한시간대의 화물차량통행량이 급

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현재의 화물운송시간은 화물의 유통시간대에 따라 결

정되며, 화물의 유통은 오랜 관행을 거쳐 정착된 것으로서 통행제한이 폐지된다고 하여 유통관행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다른 이유는 화물운송업자는 다른 교통수단이용자에 비하여 교통비에 

민감한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화물운송업자는 스스로 교통혼잡이 적은 시간대를 택하여 화물운송을 수

행할 것이다.  첨두시간대와 같이 교통혼잡이 심한 시간대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는 화물운송지연으로 인

한 손실이 교통혼잡으로 인한 비용손실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통행제한시간대의 화물통

행을 제한하는 것은 긴급하고도 생산성 높은 화물통행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적 효

율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째, 통행제한 정책은 합리적인 조업공간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통행제한 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

은 화물차량이 통행단계 못지않게 화물 시·도착지점에서의 조업을 수행하면서 교통혼잡을 유발하므로 화

물차량통행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행제한정책은 오히려 합리적인 조업공간관리를 어

렵게하여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기능을 한다.  화물 시·도착지점에서의 조업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는 근

본적으로 제한된 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체들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화물집산지에

서의 조업, 또는 주차공간에 대한 경쟁의 주체는 크게 고객과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그런데, 화물집산지의 

영업은 오전 8시 이후에 시작하며, 고객은 통상 오전 9시이후 시간대에 집중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양주

체간 조업/주차 공간에 대한 경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주체의 조업/주차공간의 이용시간대를 분리하는 것

이 합리적이며,  

고객의 쇼핑행태를 바꾸는 것보다는 운전자의 화물운송행태를 바꾸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견주어 볼 때, 오전 9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은 운전자에게 조업공간 이용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후시간대에 
고객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조업공간 관리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모든 화물차량의 도심통행

을 제한하는 현행 정책은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왜냐하면, 도심통행제한정책은 고객과의 경합을 피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화물을 운송하여야할 시간대에 화물차량의 조업집중지역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

하기 때문이다. 

  

16) 근래에는 1톤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은 거의 하지않고 있음 

  이와같은 이유로, 조업단계에서의 부작용이 도시화물차량관리의 중요한 관심이라면 화물차량 통행제한



은 적절한 접근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시행하고자 할 때, 그 직접적 원인
이 되는 행위를 통제하지 않고 포괄적 규제를 가하게 되면, 그 규제는 또다른 부작용을 발생하는 예를 많
이 보아왔다.  도심통행제한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도심통행제한 정책의 목적이 차량통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보다, 화물 도착지점에서 조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
이라면, 그 접근방법은 통행제한이 아니라 조업지점에서의 불법 주  정차행위에 대한 규제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의 대상도 화물차량 운전자나 화물운송사업자 뿐 아니라, 조업행위를 유발시키는 원인
자인 수화인이나 송화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도심통행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의 하나로 통행제한 시간대의 통행허가증 발급을 둘러싼 형평

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용달사업자들의 통행제한해제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지속되자, 
서울시 용달조합에 800장의 통행증을 발급하여, 자체적으로 소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통행증의 배급
을 놓고 용달사업자들간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15  이외에도 도심에 화물영업소 소속 화물차량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통행증을 부여하고 있어 여타 화물차량 운수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Ⅴ. 결론 

 

  도시화물차량관리가 지역간 화물차량관리와 다른 점은 운송효율 못지않게 화물차량으로 인한 부의 외부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의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화물차량은 자가용승용차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외부비용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가용승용차와 소형화
물차량과의 외부비 

비용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심통행진입제한의 문제점은 그 정책이 사회적비용의 감소라는 정책의 취지에 맞지않게, 소형화물차량

통행의 증가, 운송경로변경, 시간대변경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며, 물류비를 

증가시켜 운송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화물차량이 도시의 골칫거리

(Nuisance) 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만약 외부비용을 줄이는 것이 화물차량통행제한의 목표라

면, 통행제한이라는 직접적 규제방식대신, 화물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류세, 또는 통행료징수 등의 방

법을 통하여 그 외부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외국의 통행제한정책은 이러한 정책방향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통행제한에 따른 경

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政策을 變化시킨다.  영국의 런던이나 일본 동경의 경우에도 화물차량통행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통행제한이 도시경제기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그 시행을 

유보하거나 완화한 바 있다.  뉴욕 맨하탄의 경우 화물차량통행을 원할히 하기위해 오히려 승용차 통행제

한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화물차량이 도시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고 있다.  둘째, 통행제한의 대

                                                           
 

 



상도 서울과 같이 모든 화물차량이 아니라 L.A.는 3축이상(대개 8톤 이상)을, 런던은 12m이상차량(GVM 16

톤)에 대하여 제한하며, 일본의 중소도시(야마카타시 : 山形)의 경우도 5톤이상의 차량을 제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셋째, 통행제한구역 설정에 있어서 런던의 경우처럼 주간선도로 이외의 국지도로를 제한구역

으로 설정함으로써 주거지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교통흐름의 惡影響을 最小化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욱이 서울시와 같이 코든(Cordon)방식의 제한구역을 설정함으로써 통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통행제한정책의 궁극적 평가는 운송효율 제고와 화물차량의 부작용 감소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외부비용 발생을 줄이고자 서울시에 도입된 화물차량 통행제한정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부작용이 큰 것이 현실이다.  만약, 사회적 효율의 관점에서 통행제한 정책으로 인한 

물류비상승비용을 감안한다면 통행제한 정책의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화물차량 통행제한 정책에 대한 연구는 통행제한으로 인한 혼잡완화 효과는 시간

이  경 과 하 면 서  다 른  차 량  ( 주 로  승 용 차 ) 의  증 가 로  일 정 수 준 의  

혼 잡 을  유 지 하 게  됨 을  보 여 준 다  ( G r e n z e b a c k  

(1990)).  결국, 정책집행의 측면에서 본 통행제한 정책의 본질은 도로사용의 우선권을 자가용승용차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화물차량에게 줄것인가하는 판단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통행제한정책의 실효

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화물차량이 사회적 골칫거리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통행제한정책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세금이나 통행료를 통해 외부비용부담율을 상향조정하는 요금정책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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